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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행정통합, 권역별 동향과 해외 사례의 함의’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4월 25일(금), 『행정통합, 권역별 
동향과 해외 사례의 함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메가시티 대 메가시티가 경쟁하는 세
계적 변화 흐름에 발맞춰 현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이라
며, “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별 국가재정 지원·지역 위상 강화·공공기관 이전 우
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네 가지 큰 변화를 동시에 진행, 통합특별시라는 큰 틀
에서 작은 단위에서는 어려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 
유일하게 행정통합이 결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행정통합 권역별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 행정통합 
주요 사례를 제시하여 향후 통합특별시 추진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행정통합 관련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남충북대전
세종 네 개 지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한 영국, 독
일, 프랑스, 일본을 주요 사례로 시사점을 제안했다.

  - 첫째, 전남광주는 여러 초광역권 중 유일하게 올해 통합특별시로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
어민주당 최종후보로 확정된 민형배 전 국회의원은 경제통합, 균형성장, 시민주권을 통
합특별시의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 둘째, 부산울산경남은 이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 출신 부산·경
남 시도지사의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울산이 제외된 구도로 논란이 제기되었다. 대구경
북은 행정통합 추진이 일부 지역의 반대로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충남충북대
전세종은 충청광역연합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전충남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원하겠다는 발언 이후 돌연 시도지사의 입장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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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단된 상황이다. 
  - 셋째,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행정통합이 산업·교통·교육·재정 등 여러 

부문을 하나로 묶어 규모·속도의 경제를 만들고, 주민에게는 더 넓고 더 가까운 생활권 
제공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넷째, 구체적으로 영국은 중복 사무를 줄여 주민에게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도 단층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초 단위 지역의 규모 적정화는 
인력·재정·조직 등 지역의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추진이 어려운 업무는 중
간 단위 협력으로 지원한다. 프랑스는 규모의 작은 자치 단위의 협력·연계 및 단계적 통
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 보완하며 중복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은 시대적 과제에 맞춰 시정촌 단위의 행정통합을 반복하며 행정수행 능력과 생활권 정
합성을 높이고 있다.

 ❍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이 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
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통합 정책의 방향 제시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